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제대로 된 조사도 이
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방송장악이라는 목적 아래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해임을 밀어붙인 
것이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를 불과 이틀 남기고, 비정상적 방통위 구조를 활용해 저지른 
만행이자 법도 절차도 짓밟은 막가파식 폭거다. 이런 식으로 해임한 공영방송 이사만 벌써 네 번째다.

해임, 해임, ‘묻지 마’ 해임…존재 이유 저버린 방통위

  방통위가 내세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사유는 무려 10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대부분 ‘해임’이란 결론
에 도달하기 위해 억지로 꿰다 맞춘 것들이다. 일례로 방통위는 방문진이 MBC와 MBC 관계회사의 경
영손실을 방치한 것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해임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8월에 출범한 현 이사회 이전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죄를 묻는 
꼴이다. 

  방통위는 또 방문진이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를 부실하게 검증했고, 이와 관련한 MBC 특
별감사에 방문진 이사를 참관인으로 파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방문진 이사 9명이 심의, 의결
한 것을 권 이사장 개인의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기존 판례에도 어긋나며, 방문진 설립 취지를 무너뜨
리는 위법한 조처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선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문제 삼으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참관인 파견을 결정한 것이 독립성 침해라며 해임 사유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다. 또 다른 
해임 사유로 언급한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감사원이 진행했던 6가지 국민감사 사
안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정된 상황에서, 판단할 권한도, 근거도 없는 방통위
가 해임 사유로 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절차 역시 위법투성이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통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해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감사원 감사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도 결론 난 것이 없다. 청문 공개 
요구,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한 회피 촉구도 철저히 묵살했다. 결국 해임 사유는 물론,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폭주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할 방통위가 공영방송 MBC 장악에 혈안이 
된 정권의 앞잡이로 스스로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는 ‘방송장악위원회’…끝까지 싸울 것

  이동관은 지난 1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이 행한 방송장악에 대해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
고 뻔뻔하게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공영방송에 대해 가짜뉴스, 좌편향, 노영방송 
운운하며, 제대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공영방송 수가 많다면서, MBC에 대
해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의 
마지막 단계가 민영화였는데, 마치 그 때 완성하지 못한 한풀이라도 하듯 MBC를 철저히 망가뜨리겠다
는 것이다. 

방송장악 위한 해임 폭거, 방통위는 존재 이유 없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고,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앉히
는 것은 처절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로지 권력의 힘만 믿고 높이 쌓아올린 과오와 만행은 
모래성처럼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권력에 맞서 마지막 순간까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호소했던 故이용마 기자의 4주기
다. 절망과 위기의 현실에서 그게 처절하게 외쳤던 것처럼, 남은 우리는 질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권력의 마수에 굴복하지 않고, 공영방송 MBC를 지켜낼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2023년 8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